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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Securing the continuity of essential functions in the private sector and ensuring the stability 

of people’s daily lives. Method: Based on the national core-based management targets, private sectors 

in area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lives are selected. Presents standards for establishing functional 

continuity plan obligations. Result: Establishing the scope of establishing a functional continuity plan 

in five areas that have not been designated as mandatory in the private sector and presenting standards 

based on this. Conclusion: In disaster situations, functional continuity of the private sector,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lives, can be secured to maintain people's daily lives and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Keywords: Disaster, Continuity of Operation Plan(COOP), Private Sector, Core Functions

요 약

연구목적: 민간영역에서 필수적인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 일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

구방법: 국가핵심기반의 관리대상을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영역을 선정하고, 기

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민간분야에서 법률 상 의무대상으로 미지정된 5개 

분야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 재난 상황에

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간분야의 기능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

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핵심용어: 재난, 기능연속성(COOP), 민간영역, 핵심기능

서 론

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 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 국

내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대규모 정전, 2011년 폭설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공공 기능이 마비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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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적 기능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영역(교통, 통신, 물류 등)

의 기능이 중단·지연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예를들어, 2018년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는 서버의 데이터가 모두 유실되어, 카드 결제와 배달 주문 등이 불가능해지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

통의 전광판이 중단되어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또한, 경찰, 소방서 등의 업무가 중단되어 119를 이용하지 

못한 긴급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는 매우 컸다. 또한, 2022년 10월 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 서비스를 비롯한 해

당 IDC에 입주한 모든 서비스들이 중단되어 약 8만7000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상의 안전을 위해 2022년 1월, 재난 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핵심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라고 규정할 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민간기업이 혼

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 명시됨에 따라 강제

성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및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능

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 범위를 지정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시 분야별, 기업 규모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의 작성범위를 설정함

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도입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Shin et 

al.(2018)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기능 분류와 복구목표기간에 대한 이론과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2018)은 주요 선진국과 국내 기능연속성계획을 비교하여 보완사항을 도출하

였고, Jeon et al.(2020)은 기능연속성계획과과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을 분석하여 각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대

상범위를 도출하였다. Choi et al.(2022)는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과 일상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조직으로서 

지자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Jang et al.(2019)은 미국, 일본의 기

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경기도 A 시청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포함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2020)은 국가대응역량의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기관과의 협업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업을 중심

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Shin et al.(2021)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을 의무화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

히,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추가 지정 및 장려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범위를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거나, 민간기업을 대상범위에 

포함 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언급할 뿐 선정기준, 작성범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사례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연속성계

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선정기준과 작성범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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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민간영역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상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분야을 제외한 민간분야를 구분하여 1차 선정하였다. 둘째,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민간기관을 선

정하기 위한 기준(공공성, 대체불가능성, 중단 시 영향력, 국민생활 밀접도 등)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정성평가를 통해 각 분

야별 필수 업종을 선정하였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중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을 조사하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

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였다. 넷째, 필수 업종에서 각 민간기업, 민단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재난안전분야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기준의 실효성과 수립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실태조사는 본 연구를 통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151개를 대상으로 실시)

민간영역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 선정

기능연속성수립 대상분야 선정

 ｢재난안전법｣제 25조의2 ⑥은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

체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의 영역을 특정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핵심기

능의 유지가 필요한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성과 필수적인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상 ‘국가핵심기

반’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분야를 고려하였다.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

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호 대

상에 대한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기능연속성계획과 유사성을 가진다(재난안전법｣ 제26조). 

단, 국가핵심기반 중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위산업, 행정서비스, 국가적 기념물 및 상징, 정부시설, 문화재, 공

동구, 식용수, 농업 및 식품, 원자력 분야는 민간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분야로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서비스 

및 컨설팅 분야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 분야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소수 등 중요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별도 관리함에 따라 선정기준에서 제

외하고, 대체자원(인력, 장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정규모 이

하 수준의 민간기업, 민간단체도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민간시설의 기능연속성계획수립 대상 분야를 선정하기 NIPP, BS 25999, ISO 22301 등 위해 국

내·외 관련 분야를 비교·분석하고, 국가핵심기반 대상 분야 중 공공영역에서 수행하거나, 민간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를 제

외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민간영역에서 관리하는 ‘상세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21개), 중분류(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495개)로 항목을 적용였다. 각 분야별 중요도 평가기준는 기능연속성을 확보를 위한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

려하여 ‘공공성’, ‘대체불가능성’, ‘중단시 영향력’, ‘국민생활 밀접도’로 구분하고, 기능연속성 및 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

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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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eas to be establishment of COOP in the private sector

미국 NIPP BS 25999 ISO 22301 국가핵심기반 민간영역 공공 기타(제외)

에너지 석유(오일) - 에너지

에너지

- -

핵발전소 전기 - 원자력 - -

댐 - - - - -

통신 IT - 정보통신 정보통신 - -

교통 - - 교통/수송

교통수송

- -

우편/해운 운송 - - - -

- 항공 - - - -

은행.금융 금융 - 금융 금융 - -

공중보건 보건(의료) - 보건의료 보건의료 - -

- - - 환경 - 환경 -

화학산업 및 유해물질 화학 화학 - - 화학 -

농업 및 식품 - - - - 농업 및 식품 -

식용수 - - 식용수 - 식용수 -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 - - - 공공서비스 -

방위산업 - - - - 방위산업 -

국가적 기념물 및 상징 - - 문화재 - 문화재 -

정부시설 - - 정부중요시설 - 정부중요시설 -

- - - 공동구 - 공동구 -

- 서비스 서비스업 - - - 서비스

- 컨설팅 - - - - 컨설팅

주요 상업자산 - 공급업 - - - 주요상업자산

 공공성

  - 국가와 국민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성질

 대체 불가능성

  - 특정 기업의 독과점 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핵심기능이 정지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의 존재여부

③ 중단시 영향력

  - 어떠한 기능이 중단되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④ 국민생활 밀접도

  - 어떠한 기능이 중단되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중요도 평가를 위해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분류’를 대상으로 국가핵심기반을 통해 선정된 5개 분야와 관

련된 16개를 1차 선별하고, 다음으로, ‘중분류’에 해당하는 45개의 소분류를 대상으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합계가 15점 

이상이 되는 21개 업종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각 소분류에 해당되는 34개의 세분류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로 중요도 평가

를 실시하여 19개의 업종을 기능연속성 수립대상 업종으로 최종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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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능연속성계획 의무 대상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는 생산과 공급을 하나의 분야로 통합하였으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석유’, ‘가스’, ‘전력’으로 재분류하였다. ‘교통수송’은 수송대상에 따라 사람을 수송하는 ‘교통’, 자원을 수송하는 ‘물

류’,‘유통’으로 구분하고, ‘정보통신’은 무선통신망과 유선통신망의 사업자가 중복되어 ‘통신’으로 병합하였다 (Table 2).

Table 2. Importance assessment of Areas to be establishment of COOP 

분야

세분류(495) 평가기준

분류
코드 항목명 공공성

대체

불가능성

중단시 

영향력

국민생활

밀접도
합계

에너지

1921 원유 정제처리업 5 3 4 5 17 석유

3511 발전업 5 3 4 3 15

전력3512 송전 및 배전업 5 3 5 5 18

3513 전기 판매업 5 3 5 5 18

352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4 3 4 5 16 가스

교통수송

4631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4 3 4 5 16 유통

4910 철도 운송업 5 3 4 5 17

교통

4922 시외버스 운송업 5 4 5 5 19

5011 외항 운송업 4 4 3 4 15

5012 내항 운송업 4 4 3 4 15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4 4 3 4 15

4930 도로 화물 운송업 4 3 5 4 16

물류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 4 5 5 18

5120 항공 화물 운송업 4 4 3 4 15

정보통신
6121 유선 통신업 5 3 4 5 17

통신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5 3 4 5 17

금융
6411 중앙은행 5 4 5 5 19

금융
6412 일반은행 5 4 5 5 19

보건의료 8610 병원 5 4 5 5 19 병원

기능연속성수립 대상 민간기업 대상 

국가핵심기반을 관리·운영하는 민간기업은 타 민간기업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도가 높음에 따라 기능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핵심기반을 관리·운영하는 민간기업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현재, 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을 관리·운영하는 민간기업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총 15개이다. ( ｢재난안전법｣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이미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정기준에서 제외함.) 

 에너지(석유) -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 정보통신 - ㈜KT, LG U+, SK Telecom,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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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수송 - ㈜의왕 ICD

④ 금융 - 금융결재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⑤ 보건의료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그리고, 최근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핵심기능이 마비·지연된 사례를 기반으로, 분야별 소관 중앙부처(산업통

상자원부(에너지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분야), 국토교통부(교통수송분야), 금융위원회(금융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및 민간영역 기능연속성계획 의무화 대상의 보완사항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필수

공익사업’은 업무정지가 공중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

한다. 이후 분야별 민간기업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및 국가와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149개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 대상기관으로 최종선정하였다(Table 3).

Table 3. Private institution to be establishment of COOP 

업종 대상기관 개수

석유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5개

전력
GS EPS, 포스코에너지, SK E&S, 평택ES, ㈜에스파워, GS동해전력, 파주에너지서비스, GS E&R, GS Power, ㈜

고성그린파워 
10개

가스

㈜울산GPS,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GS에너지, SK GAS, ㈜코원에너지서비스, ㈜에스코,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삼천리, 대륜&S, ㈜인천도시가스, CNCITY에너지, ㈜참빛충북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

비스, 미래엔서해에너지, ㈜JB, ㈜해양에너지, ㈜군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전북도시가스, ㈜전남도

시가스, ㈜대화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

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부산도시가스,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대성청정에너지, ㈜영남에너지서비

스(구미, 포항), ㈜서라벌도시가스,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 ㈜지에스이, ㈜제주도시가스

39개

교통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

속, ㈜코리아와이드경북고속, ㈜충남고속,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광

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

업조합,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충청북도 버스운송

사업조합,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라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경상북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의왕ICD

28개

물류 ㈜로젠, 한진택배, 롯데택배, CJ대한통운 4개

통신 SKT, LG U+, KT, SKB 4개

금융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 

BNK 경남은행, DGB 대구은행, HSBC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재원

20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

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

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아주대학교병

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학교의

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

관대학삼성창원병원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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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기능연속성수립 의무 대상 기준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을 해당 분야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룹화하여 Table 4와 같이 선정기준

을 설정하였다. 단,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모 이하의 업체로서, 기능중단에 따른 피해가 국가와 국

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Table 4. Criteria to be establishment of COOP in the private sector

구분 업종 세부 기준

에너지

석유 상압정제시설 5십만 B/D 이상의 국내 정유사

전력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발전사업사로서 한국전력거래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민간사업자

가스 지역별 도시가스 업체

교통수송
교통

지역단위를 넘는 교통영역으로 수익발생에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육상운송기업(고속·시외). 단, 개인사업자는 제외함

물류 (유통) 국내 물동량 점유율 10% 이상 택배업

정보통신 통신 국가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금융 금융 특수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은행

보건의료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한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기능연속성수립 대상 민간기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개요 

선정 기준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민간단체의 여건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정 기준에 포함된 민간기업,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는 기능연속성계획 의무 대상분야로 선정된 총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응답기관 96개, 회수율 64%).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관의 67%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정보통신’, ‘금융’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의료’, ‘물류’가 83.3%, ‘에너지’ 50%로 전 분야에서 과반수 이상 기능연속성계획이 필요하

다고 답변하였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확보’가 75%로 가장 높았

고, ‘기능중단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복구비용 절감’ 71.4%,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상승’이 58.9%로 나타났다. 반

면,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기 수립한 유사계획으로 대응가능’이 57.1%, ‘자체적 역량으로 기능연속

성 확보 가능’이 42.9%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요인이 없거나, 효과 대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간기업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시 문제점은 ‘민간에서 인력, 장비, 시설 등 대체자원을 확보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하

는 것의 한계점’, ‘대체 업무환경을 조성·운용하기 위한 숙련된 경험자의 부재’, ‘대체 장비 등 즉시 투입 가능한 자원을 확보

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이유로 자체적인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하였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속 기관이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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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민간기업이 제도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업의 연속성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Table 5. Problems in COOP in the private institution

항목
수립가능여부 (항목 수)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기관의 핵심기능 식별 62 19 3

위험요소 분석 및 소요자원 산정 58 21 5

인력 확보방안마련 54 22 8

대체업무공간 확보 49 22 13

대체장비 및 설비확보 53 24 7

업무환경 조성 53 20 11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업무부여 71 10 3

비상조직 가동절차수립 70 11 3

통상업무체제 복귀절차 및 기준수립 64 15 5

개선 및 유지관리 63 15 6

<Title> <Index> <Comparison table 1>

<Comparison table 2> <Comparison table 3> <Comparison table 4>

Fig. 1. COOP guideline in the privat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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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민간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51개 민간 기업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추진하

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민간기업 실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존 행정안전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수립범위를 구분하여 Fig. 1과 같이 작성 하였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0).

기능연속성수립 대상분야 IPA 분석

IPA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 민간기업 수립 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IPA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적용하였다. IPA 분석은 전문가의 정성평가만으로 도출된 결과를 상대적인 ‘중요도’, ‘만족

도’로 비교하여 민간기업 선정범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요도’는 민간기업 대상

분야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성, 필요성, 대체불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만족도’는 해당 분야

의 기능이 연속성을 확보할 때 국민의 만족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IPA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은 ① 행정안전부 공무원,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③ 기능연속성 민간기업 수립대상 담당

자, ④ 민간전문가(기능연속성, 재난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최종 선정하였다(Table 6).

Table 6. IPA summary

조사대상 조사기간 발송설문 유효설문 유효응답률(%) 총응답률(%)

행정안전부 공무원 2024.3.18.~2024.04.05 15 9 60.0

73.2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지자체, 공공기관)
2024.3.18.~2024.04.05 42 31 73.8

기능연속성 민간기업 수립대상 담당자 2024.3.18.~2024.04.05 63 49 77.7

민간전문가 

(기능연속성, 재난관리)
2024.3.18.~2024.04.05 11 7 63.6

IPA 분석에서 Fig. 2과 같이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1사분면)은 ‘취약항목’으로 민간영역 수립대상 세부기

준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개선항목’으로 정의하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강점항목’(2사분면)은 현재 도출된 민

간분야를 의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적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영역(4사분면)은 

‘불필요 강점’으로 기능연속성 수립 의무기준에 포함된 기업 중 ‘대체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재선정 해야하는 분야

로 정의하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영역(3사분면) 인 ‘저 우선순위’은 분야는 해당 분야의 세부기준에 포함된 기업을 변경

/조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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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quadrant definition

IPA 분석 결과

기능연속성계획 민간분야의 위무대상 기준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7, Fig. 3)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가 높은 수준(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있으나, 해당 유형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항

목으로, 기능연속성 의무 대상 지정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석유’

와 같이 원자재 공급 분야는 ‘전기’와 같이 대체 자원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밀접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공급

망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2사분면의 항목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민간영역으로 구분 될 필요가 있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3사분면의 ‘전력’, ‘교통’은 세부기준과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 적용범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4사분면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물류(유통)’의 경우 도출된 민간기업 외 ‘우체국’과 같이 대체 가능한 기

관이 존재함에 따라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result

조사대상 중요도

(Importance)

만족도

(Performance)

차이

(Difference)

p

(*p<0.01)구분 업종

에너지

석유 3.97 3.35 0.62 0.000*

전력 3.29 3.35 0.06 0.002

가스 3.11 3.94 0.83 0.001

교통수송
교통 3.31 3.51 0.2 0.000*

물류 (유통) 2.87 3.78 0.91 0.011

정보통신 통신 4.57 3.87 0.7 0.000*

금융 금융 3.97 3.87 0.1 0.000*

보건의료 병원 4.21 4.01 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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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diagram

결 론

현재 일부 대규모 민간기업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수립한 경우가 다수 있으나, 대부분 민간영

역의 국가 중요시설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미수립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해야 하는 

의무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민간기업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IPA 분석 결과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선정기준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의 점수는 다소 높은 편이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대한 재점검과 

이용자(국민) 중심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공적 제도 정착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추진 역량을 집중하여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민간기업 실무자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매우 어렵고, 또한, 현 시

점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기능연속성 계획

을 민간영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 선정 기준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 생활

과 직결되는 민간분야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을 효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 민간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립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상 기관의 혜택과 지원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기업들은 각자 소관 중앙부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효율적인 협

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민간기업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 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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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셋째, 민간기업들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간기업, 민간단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임을 민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부처의 정책 수립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재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 국민적 요구사항 변화 등에 따라 ‘국민 생활 밀접도’, ‘대체 불가능성’ 등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

다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민간기업 선정기준은 지속적으로 국민적 수요 조사가 반영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성과의 완성도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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